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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정부가 ‘탈(脫)원전’ 비용을 기업에 떠넘기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
했음

ㅇ 기업에 저렴하게 제공하던 심야 전기요금 할인 폭을 축소하는 방식

으로 사실상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짐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□ 동 기사에서 ‘정부가 탈원전 비용을 기업에 떠넘기기 위한 작업에
본격 착수했다’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

ㅇ 기사 내용과 달리 정부는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 방안에 대해
아직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하지도 않았음

□ 동 기사의 ‘산업용 전기료 올린다’는 내용도 확정된 바 없음

ㅇ 지난 8차 전력수급계획 때 발표한 바와 같이 산업용 경부하 요금
조정시 최대부하나 중간부하 요금을 함께 조정해서 전체적으로

기업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만 정해짐

□ 산업용 요금 조정은 에너지 전환과는 무관한 별개의 사안이며, 특히

전기요금 인상과는 거리가 있음

ㅇ 에너지 전환은 향후 60년에 걸쳐 이행되는 장기 계획으로서 에너지
전환에 따른 원전 감축 등의 효과가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음

ㅇ ‘탈원전’으로 비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, 산업용
요금은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계획이므로 ‘탈
원전 비용’을 기업에 떠넘긴다고 보기 어려움

□ 당초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은 에너지 전환과 상관없이 에너지
소비구조 왜곡을 개선하고, 전력 소비를 효율화하기 위한 목적으로

ㅇ 이번 정부 출범 시점부터 이미 국정 과제로 확정되었고, 작년 말
수립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포함되어 발표된 바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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